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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나204991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항소인 1.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3.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항소인 

4.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5.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1. 국 

2. 시 

제 l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47r합593910 판결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4. 14. 

무
 
--

수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만 혹 
씩; 

iS'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국은 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 

13979호로 공탁한 705 ，934 ，733원 중， 107，366，499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67，104 ，062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60.393.656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3 ，552 ，031원은 원고 파산자 주 

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3，552 ，031원은 원고 파산 

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시는 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 13977호로 공탁한 422 ， 612 ，820원 중 64，275 ，714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 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40，172 ， 321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6，155，089원은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0 ，086，161원은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0，086 ， 161원은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읍을 확인 

한다.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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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씨와 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주식회사 씨(이하 ’라 한다)는 2008. 6. 24. 신탁 주식회 

사(이하 ’ 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씨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어  

시 상당구 문화동 50-2 대 567.5m2외 54 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를 신탁에 신탁하고 신탁은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과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 

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6. 26.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 

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특약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113조 (최초 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갑(동영디맨씨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그러나 을( 신탁 

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저1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저114조 (수익권) 

@ 수익자는 신닥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 수익자는 신탁겨|약 종료시 또는 해지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저116조 (수익권의 앙도， 승계， 질권 설정) 

@ 수익자는 을의 승늬 없이 수익권을 앙도， 승계， 질권 설정할 수 없다. 

@ 수익권을 앙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저119조 (제비용의 지급) 

@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심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 

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 비용일체 

q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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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긍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문앙(처분) 및 임대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 을은 제 1 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갑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 을은 전 각 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동 대지급금의 조달 금리를 적용 

할 이자는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씨와 대한투자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추가하여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13조 (신탁재산의 인도 및 계약의 효력) 

@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즉시 본 건 토지에 대하여 당사를 을로 한(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부터 발생한다. 

저17조(업무분담 및 신의성실) 

@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 

저18조 (질권자) 본 계약 저113조 및 저114조와 관련하여 질권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한다. 

제 11 조(제 비용의 지급순서) 

@ 자긍 및 분양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은 을의 단독계좌로 관리하고 집행한다. 

@ 자금의 집행 및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을이 집행 및 정산하되， 을은 후순위자금의 집 

행 및 정산이 긴급할 경우 선순위 자긍의 집행 및 정산을 보류하거나 집행 및 정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을의 대지급긍 

2. 을이 본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고유계정차입금 이자 

3. 설겨|비， 감리비 및 분앙광고비 등 사업진행경비(콕공유지 등 매입비용 포함) 

4. 공사비(총공사비의 80%) 

5. 을의 신탁회사의 고유계정 차입금 상환 

6. 민원처리 및 사업진행관련 기타 신탁사무처리비용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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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잔여 공사비 

8. 질권 순위에 따른 질권 배당 

9. 신탁수익의 지급 

제 12조(제세공과금의 납부) 

@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 

존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 법민세 등 사업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긍 및 공과 

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갑 및 수익자의 부담므로 한다 

@ 전항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을의 청구에 따라 갑 및 수익자가 납부하거나 갑의 신탁재산에서 납 

부할 수 있다. 

저125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 다음 각 호의 1 메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 기간 종료전이라도 을은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기간을 정하여 갑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최고(2회) 한 후 최고 기간(발송일 

로부터 회당 14일) 만료 시까지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처분할 수 있다. 

1. 특약사항 저123조에 해당될 경우 

2. 신탁계약 위반시 

3. 을을 사업주체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운앙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 을이 본 계약상의 갑의 주소지로 서면통지하면 이는 갑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갑은 신탁부동 

산 처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을에게 처분행위메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다 

저128조(처분대금 정산) 

@ 을은 처분대금 등메서 환기절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우선으 

로 공제한 후 특약사항 제 11 조에 의하여 정산한다. 

1. 비용. 을의 투입금 일체와 투입금에 대하여 정산 시까지 을의 내규에 의한 이자포할 

2. 보수: 본 계약 저124조에도 불구하고 처분 시까지의 기수납 보수와 처분대금의 0.8%어| 해당하 

느; 二그。H 
」 며 「 

3. 채무: 을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조건부 공사도급계약， 조건부 감리계약， 조건부 설계 

계약 등)으로 발생된 채무 및 을이 사업주체로서 부담한(할) 각종 비용 

다. 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F 
A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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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TI 저축은행들(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은 2008. 6. 27.경 씨 

에게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씨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공동4순위 질권을 설정 받았는데， 그 세부 

내역은 별지 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공탁금 안분내역’ 중 질권자 및 질권설정 

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위 저축은행들 중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라. 씨의 국세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 

1) 피고 시는 2009. 2. 23. 씨에 대한 주민세， 취득세 등 25건 합계 

66 ，097 ，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씨가 신탁에 대 

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2014. 

6. 24. 재산세 19건 합계 422，612 ，820원 상당의 조세채권(별지 2. 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의 지방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7, 10 내지 23번)의 체납처분으로  

씨가 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금 채권 

을 압류하였다. 

2) 피고 국(소관: 동 세무서)은 2011. 4. 7. 씨에 대한 2008년 1 

월분 부가가치세 804，27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1번)， 2008년 7월분 부가가 

치세 390 ，38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2번) 및 2010년 6월분 종합부동산세 

141 ，996 ， 91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3번， 다만 압류 당시의 가산금은 

8，791 ，530원이었다) 합계 143，191 ，560원의 체납처분으로 씨가 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위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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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씨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은 별지 2 

’ 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기재와 같다. 

마. 신탁의 공탁 

1) 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자 

2014. 4.경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처분하고 4순위 우 

선수익권의 질권자들인 이 사건 저축은행들1)에게 그 처분대금을 배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국은 씨의 2014. 6. 27. 기준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705 ，934 ，733원 

(별지 2 ’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국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6번)을， 피고 

시는 씨의 위 라.의 1)항 중 재산세 체납액 422 ，612 ，820원을 각 세법상 당 

해세 징수 우선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정산시 우선수익자나 그 

질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신탁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공탁원 

인사실로 하여 CD 2014. 6. 27. 서 울중앙지 방법 원 2014금제 13979호로 705 ，934，733원을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 1공탁’이라 한다)， (z) 같은 날 같은 법원 2014금제 

13977호로 422 ，612 ，820원을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 내지 8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공탁 당시 주식회사 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은 질권부 채권을 리 
공사에 양도하여 피공탁자가 공사로 되어 있으나， 이후 위 저축은행들은 사로부터 질권부 채권을 
다시 양수하여 공사의 피공탁자 지위는 위 저축은행들에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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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국은，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통일 채 

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 

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라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탁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 

공탁을 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 

공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처럼 피공탁자가 상대적 불확지인 경우 피공탁자 중 일 

부인 원고들로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 

게 있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었으므로， 피고 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이를 먼저 압류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상대적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 

로 하는 이 사건 각 공탁은 유효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 

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채권자가 우선순위로 채권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 제28조 및 제 11조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은 질권자들이 

통영디엔씨에 대하여 가지는 피담보채권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 

탁부동산 처분대금은 질권자들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동영디앤씨 

의 신탁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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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피고들의 각 압류처분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당해 

세 등의 채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 

고， 이 사건 제 1공탁의 공탁금 중 301 ，968 ， 279원 및 이 사건 제2공탁의 공탁금 중 

180 ，775 ，447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그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판단 

이 사건 특약 제28조 제 1항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등에서 비용， 보수， 채 

무 등 위 조항에서 정한 금액을 최우선 공제한 후 이 사건 특약 제 11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 제 11조 제2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은 1순 

위， 질권 순위에 따른 질권 배당은 8순위， 신탁수익의 지급은 9순위로 정하고 있는 사 

실，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비용 등을 최우선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틀 

을 비롯한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갖는 질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의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 및 그 정산순위가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보다 

선순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씨의 신탁수익금 채권보다 선순위인 이 사건 저 

축은행들의 질권부 채권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비용 등을 최우선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씨의 신탁에 대한 신탁수익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씨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들의 압 

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틀은 압류에 기하여 신탁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닥금은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게 각 질권설정액에 따라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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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각 공탁금 

안분내역’ 중 제 1， 2공탁금 안분내역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저축은행들 중 일부 

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각 안분내역의 원고별 기재 금액 

에 관하여 정당한 출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 

탁자들인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 

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환 판단 

가. 당해세 우선 지급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토지세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당해세 

로서 그 성립 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원고들의 질권에 우선하므로， 대한투자신탁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신탁법 제2조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 

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신탁법 제22조 

제 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2조 제 1항 단서에서 예 

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 

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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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 

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 

조).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 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 

는 경매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경우 신탁법상 

의 신닥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 

법 제22조 제 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나) 2008. 6. 24.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투자 

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살， 피고 국은 2011. 4. 7. 씨 

에 대한 2010. 6.분 종합부동산세 141 ，996 ，910원을 포함한 합계 143，191 ，560원의 체납 

처분으로 씨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 시는 2014. 6. 24. 

재산세 합계 422 ，612 ，820원의 체납처분으로 통영디엔씨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별지 2 ’ 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씨이므로， 위 조세채권이 모두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피고틀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그 조세채권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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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우선 지급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약 제 11조 제2항 제 1호는 ’신닥재산에 대한 조세’를 질권 순위에 따른 

질권 배당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는 수탁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위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위탁자인 씨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들의 질권보다 우선하 

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특약 제 11조 제2항 제 1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라고 기재되어 있 

을 뿐 이에 관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되 

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신탁계약 제 19조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조세는 씨의 

부담으로 하고 대한투자신탁이 그 비용을 대지급한 경우 이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씨에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특약 제7조는 신탁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업무는 

씨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신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 체결 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한 세금 등을 신탁재 

산에서 지급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는 이 사건 

당해세와 같이 위탁자인 씨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이처럼 이 사건 신닥계약에 따라 신닥이 이 사건 각 부동산 

꺼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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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환가하여 그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제 1순위로 충당되는 특약사항 제 11조 제2항 제 

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 위탁자인 씨에 부과된 당해세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특약사항 제 11조 제2항 제 1호를 근거로 하여 

직접 신탁에 대하여 씨에 대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1) 이 사건 특약의 당사자는 씨와 신탁이다. 신탁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등에서 조세， 이자 등을 정산한 신 

탁수익금을 씨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그 조세채권 상당액을 특약당사 

자가 아닌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과 계약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사항 제 11조 제2항 제 1호를 피고들에 

게 수탁자인 신탁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 

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설령 이 사건 특약이 피고들이 신탁에 대하여 직접 조세채 

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효력이 없다. 즉， 피고들이 신탁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 

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금액은 씨에 대한 조세채권이다. 그런데 조세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법(私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 

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 

m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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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 

누539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70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위 조세채권의 원래 채무자인 씨 외 

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신탁까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 시의 기타 주장에 관하여 

1) 우선순위 조세채권 

가)주장 

피고 시의 66 ，097，680원 상당의 취득세， 주민세 등의 조세채권은 당해세는 

아니지만， 그 법정기일이 원고들의 질권 설정일 이전이므로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따 

라 원고들의 질권에 우선한다. 

나)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시의 씨에 대한 일부 조세채권(별지 2 ’  

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지방세 항목 중 연번 24 내지 34번)은 그 법정기 

일이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일보다 앞선다. 

그러나 갑 4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시가 씨 

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것은 같은 별지 지방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7, 10 내지 

23 기재 합계 422 ，612 ，820원의 재산세의 체납처분으로만 한 것이고， 씨에 대 

한 66 ，097 ， 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의 체납처분으로는 2009. 2. 23. 이 사건 신탁부통산 

에 관한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을 뿐인 사실， 이 사건 제2공탁서의 공탁원인사 

실에도 피고 시가 위 66 ，0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신탁수익금 

- 1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만 혹 
씩; 

iS' ~ 

채권을 압류하였다거나 그 분배를 요구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신탁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위 재산세 체납액 상당액인 422 ，612 ，820원만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 

고， 피고 시가 위 422 ，612 ，820원의 재산세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채권 

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이 위 66 ，097 ，680원의 조세채권에까지 확장되는 것도 아니므 

로(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참조) 피고 시는 위 66 ，097 ，680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들의 질권 설정일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공탁금 

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2) 채권자대위 

피고 시는， 씨가 이 사건 특약에 의해 신탁에 대하여 갖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상당 금원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씨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대한투자신탁에 대하여 통영디엔씨에 

부과된 조세채무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신탁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뿐 

이고 대한투자신탁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 

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충주시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 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π
 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만 혹 
씩; 

iS' ~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정수진 

판사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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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공탁금 안분내역 

(쥐 은행 10,400 ,000,000 107,366 ,499 64,275 ,714 원고 1 

2 뚜) 은행 3,250 ,000,000 33 ,552 ,031 20 ,086 ,161 원고5 

3 뚜 은행4) 5,850 ,000,000 60 ,393 ,656 36 ,155,089 

4 (주 은행 3,250 ,000,000 33 ,552 ,031 20 ,086 ,161 원고4 

5 ( 은행 5,850 ,000,000 60 ,393 ,656 36 ,155,089 원고3 

6 ( 은행 1,560 ,000,000 16,104,975 9,641 ,357 

7 ( 은행 5,200 ,000,000 53 ,683 ,250 32 ,137,857 

8 (주) 은행 6,500 ,000,000 67 ,104,062 40 ,172,321 I 원고2 

9 ( 축은행5) 1,300 ,000,000 13,420 ,812 8,034,464 

10 I ( 은행 6) 8,320 ,000,000 85 ,893 ,199 51 ,420 ,571 

11 I (주 은행 2,600 ,000,000 26 ,841 ,625 16,068 ,929 

12 I 뮤 행7) 1,950 ,000,000 20 ,131 ,219 12,051 ,697 

13 I 뮤 은행8) 1,950 ,000,000 20 ,131,219 12,05 1,696 

14 I ( 은행 10,400 ,000,000 107,366 ,499 64,275 ,714 

합계 68，380，OOO， 000(에 705 ,934,733 422,612 ,820 

2) 계산식=이 사건 제1공탁금 705，934 ，733원x@/i9l， 원 미만은 버렴， 이하 같다{단， 합계 금액을 맞추기 위해 원 미만 금액이 더 

많은 연변 3, 5, 6, 7, 11, 12, 13은 원 미만을 올림함) 
3) 계산식=이 사건 제2공특L금 422，612 ，820원x@/i9l (단， 합계 금액을 맞추기 위해 원 마만 금액이 더 많은 연번 2, 4, 11, 12은 
원 미만을올림함) 

4)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행 

5)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행 
6)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은행 
7)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행 
8)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행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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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1 . 국세 

부가가치세 

2 | 부가가치세 

3 |종합부동산세 

4 |종합부동산세 

5 |종합부동산세 

6 종합부동산세 

할계 

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2008년 1 월분 2010.2.1. 804,270 780,850 0 23,420 

2008년 7월분 2010.2.1. 390,380 379,010 0 11 ,370 

2010년 6월문 2010.1 1.1 6. 233,109,130 111 ,004,490 22,200,890 99,903,750 

2011 년 6월분 201 1.1 1.16. 217,124,530 111 ,004,490 22,200,890 83,919,150 

2012년 6월문 2012.1 1.1 6. 200,397,290 111 ,480,751 22,296,150 66,620,390 

2013년 6월문 2013.11.16. 182,371 ,550 113,246,220 22,649,240 46,476,090 

834,197,150 447,895,811 89,347,170 296,95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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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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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3 

소계l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소계2 

35 

36 

37 

38 

39 

40 

41 

42 

43 

~ 

재산세(토지} 

주민세{특혈징수) 

연혀깨(일한) 

구)취득세(부흥산) 

구)취특세(￥흥산} 

구}취득세(쭈동상) 

구}취륙써(푸동산) 

구)취득새(￥동산) 

주앤쩨〈홉별정수) 2007‘ilO월귀속용 ) ;근호소.특 

주민쩨(욕별정수) 2007년11월귀쪽풍‘ ] ’근로소득 

주띤셰 I륙옐갱수〉 2007년12월귀속운 ) ‘근호쇼득 

주영세{훔별쟁수짧필2훨귀뿜{ );사영소득 

구)재산세(건축풍) 

구)재산셰(건축물) 

주민쩌(욕벌정수) 20G8녕Ò3월귀숙분 ):근로소득 

주민써(앵언균풍) 2008년법인균등활( ) 

주민채(특볍정수) 2008년04월귀속훈 ) :근로소독 

주민쩌(욕별정수) 2008년05훨'11휴용 ) ‘근로소득 

주민쩨(특열정수) 2008년06훨귀속훈 써);근로소득 

주민쩨(복벌정수) 2Q08년07월귀확용 ):근로소흑 

면허셰(일역~) 도로정용(공사용)1)껴l셜쳐) 

- 20 -

65,940,540 4,352,020 70,292,560 2013-09-10 

382,079,640 87,405,840 469 ,485,480 

93,430 2,800 96,230 2008-01 - 10 

36,000 1,080 37,080 2008-01-10 

9,728,570 1,565,410 11,293,980 

1,014,230 

6113,990 468,110 1,152,100 I 2008-01 - 10 

310,790 

2,902,200 7,142,47012008-01-10 

93,430 2‘800 냉2-1C 

93,430 2，8 어O -03-10 

80,440 2,410 -04-10 

33,000 990 33,990 2008-04-10 

16,407,580 5,651,930 22,059,510 

6,890 190 7,080 2008-07-1Q 

29.89Q 860 30,750 2008-07-10 

52,170 1,560 53,730 2008 -()8- l() 

62,500 1,870 64,370 2008 -08- l() 

54,040 1,620 55,660 2008-09-10 

54,040 1,620 55,660 2008-11-10 

54,040 1,620 55,660 2008-12-10 

54,040 펴r 55,660 2009-01-10 

18,000 18,540 2009-01-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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